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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준 가운데, 정부

와 지방자치단체, 국회에서 그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

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

2.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정책은 아동 학대의 방지 목적 뿐 아니라 정보인권 

보호라는 또다른 기본권을 함께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합니다. 보육교사 뿐 아니

라 아동은 CCTV의 촬영대상이자 정보주체로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

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. 특히 어린이집 보육

실은 어린 아동이 장시간 생활하며 건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

공간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정보인권 침해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.

3. 정보인권 옹호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

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.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

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

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 ,   정책 당국은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-– 다            음 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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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

 

2015년 2월 9일

진보네트워크센터

1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국회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실

내 CCTV 의무화를 비롯하여 인터넷 송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

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어린 아동을 

둔 부모를 비롯한 전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

학대는 중대한 아동인권 침해로서, 우리 사회는 이를 방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

있습니다. 

그러나 보육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

다. ‘갈등’과 ‘불신’의 공간1으로 낙인찍힌 보육현장에서 ‘신뢰’와 ‘책임’을 회복

하기 위해서는, 아동 학대의 방지와 더불어 정보인권 보호를 함께 지향할 필요

가 있습니다.

2.   어린이집 보육실내   CCTV  의 획일적인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 ,   정보주체

이기도 한 어린이집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 .

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과 근무중인 보육교사 등 

종사자의 정보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. 특히 좁은 보육실에서 하

루종일 생활하는 아동과 보육교사 들이 다수의 타인에 의해 장시간 관찰당하는 

상황은 중대한 기본권의 제한입니다.

1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, “모니터 보고서 : ‘갈등’과 ‘불신’만 부추기는 어린이집 아

동학대 보도 문제점”, 2015. 1. 29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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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‘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’

은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 설시한 바대로,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

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

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렇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

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

면서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법률로써 의율되게 되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

법이 천명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(제3조)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

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

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,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

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

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,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

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

CCTV와 관련한 법규범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

기의 설치·운영제한)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즉, 공개된 장소에 CCTV 등 영상정

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등 5가지의 

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

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·운영하는 것을 금지

하고 있습니다. 또 설치 전에 의견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안내판으로 정보주체 

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설치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. 특히 설치 목적과 

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
는 엄격하게 금지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며, 녹음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

다. 

한편,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

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 하

에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(제15조),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

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(제22

조 제5항). 정보주체에게 동의받거나 법률에 명시된 수집 목적외로 제3자에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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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달하는 등 이용ㆍ제공하는 것이 제한되고(제18조), 건강 등 정보주체의 사생

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별

도의 동의를 더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

니다(제23조).

어린이집 보육실은 통상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로서  ,   탈의  ,   건강 

상태  ,   장애 정도 등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  노출  되는 공간입니다  . 앞서 개인

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어린이집 보육실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보건대, 보

육실에   CCTV  를 설치할 경우 그 정보주체인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

설치해야 마땅하고  ,   또다른 정보주체인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종사자로부터도 

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. 대다수의 부모들이 CCTV 기록에 동의하더라도, CCTV 

기록을 원치 않는 정보주체인 아동(부모)가 있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

의권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2.

3.   어린이집   CCTV  는 정보인권 뿐 아니라 보육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

입니다  .

과거에 비해   CCTV  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 ,   어린이집 내 

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 3  .   이번에 아동학대로 논란이 된 어린이집에도 

모두   CCTV  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.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는 객관적으로 입

증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4. 

CCTV는 객관적인 기록매체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, 광학적인 노출 정

도와 법률에 의한 설치금지 영역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. 

초당 기록 정도 등 성능에 따라 정확성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2 “어린이집 생중계, 슬픈 <트루먼 쇼>”, 한겨레 2010.06.22, 

http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column/426989.html

3 “어린이집 총체적 부실”, 한국일보 2013. 5. 15,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

mode=LSD&mid=shm&sid1=110&oid=038&aid=0002389153 

4 http://act.jinbo.net/drupal/node/8092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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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보다 보육실에 대한 상시적인   CCTV   기록  ,   또는 인터넷 송출이 보육서비스 

그 자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 . 우선 아

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CCTV를 매개로 보육활동에 일상적인 개입이 늘

어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CCTV로 인하여 보육현장에 불필요한 

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면,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에 

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보육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가 

증가하고 직무적 자부심이 훼손되어 우수 인력의 관련 직종에 대한 회피가 만연

하면,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육 당

국과 관련 입법자는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

무엇보다 CCTV로 인하여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

보육의 진정성과 충실성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다른 

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을 것입니다5. 이미 보육 현장에서는 아동과의 접촉을 회

피하고 생활 지도를 방치하는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.

장시간 CCTV 노출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. “CCTV가 보고 있

다”는 감시 기제를 동원하여 아동을 훈육하는 일이 만연하게 되면 아동의 창의

성 등 인지적이고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, 아동의 표현

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 등을 제약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스럽습니다. 이는 모

든 아동이 보유한 인격 발전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, 아동이 어린 나이서부터 

CCTV 감시를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시민으로서 자유관의 형성이 훼

손될 수 있고 인터넷 송출 등으로 원격 감시되는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

다는 점에 대하여 유럽 정책당국에서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6.

5 “어린이집 교사들 “음식 안 권하고 바로 치워요””, 모두다인재 2015. 1. 30. 

http://moin.mt.co.kr/eduView.html?no=2015012909498579999

6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, "Opinion 2/2009 on the 

protection of children's personal data : General Guidelines and the special case of 

schools", 398/09/EN(WP 160), Adopted on 11 February 200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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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CCTV   영상의 인터넷 송출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 .

장애 또는 특정 질환이 있거나,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산만하거나 공

격성향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생중계가 전혀 반갑지 않다. 자녀

가 ‘왕따’, ‘입소 거부’ 등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. “우리 애가 

몇 달째 대기중이었던 서울형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됐어. 그런데 보

육실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포기했어. 다른 엄마들이 또래

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내 아들하고 놀지 말라고 해서 애가 상처를 받

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.” 한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의 고민은 

이런 현실을 방증한다.

- “어린이집 생중계, 슬픈 <트루먼 쇼>”, 한겨레 2010. 6. 22.

어린이집 보육실내   CCTV  의 수집 대상은 아동의 외양과 건강 상태 뿐 아니라  , 

기저귀 갈기  ,   탈의  ,   투약  ,   과잉 행동 등 그 특성상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큰 

개인정보들입니다  . 

인터넷은 사생활 침해소지가 큰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송하기에 위험한 매체입

니다  .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한번 유출되면 순식간에 수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게 

됩니다. 최근 세계적으로 ‘잊혀질 권리’가 주요한 정보인권의 하나로 주목받는 

이유 또한 인터넷 시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

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적극적인 탈취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최근 러시아 회사

가 유아 수면실 등 영국에 설치된 웹캠에 무단으로 접속, 영상을 수집한 것으로 

드러나 영국 정부가 나서는 등 세계적인 충격과 논란을 가져왔습니다7.

갈수록 확산되는 스마트한 인터넷 모바일 환경 속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탈취와 

유출이 기술적인 보안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

7 “영국정부, 러시아산 웹캠 스트리밍 사이트 폐쇄 조치”, 전자신문 2014. 11. 23, 

http://www.etnews.com/20141121000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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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문제에 오랫동안 암호화 등 기술적인 보안으로 대처해

온 우리 정부도 최근에는 목적별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는 

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어린이집 보육실 CCTV를 인터넷

으로 송출하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감당하고 개인정보의

유출 가능성을 감수할 만큼, 이 정책이 아동학대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불가피

한 수단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.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실 CCTV를 인터넷

으로 송출하는 정책은 원거리의 아동 보호자에게 잠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

는 있겠으나, 아동학대 방지를 비롯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에 기여하

기 어렵습니다.

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보육실   CCTV   영상을 그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

지 않으려면 인터넷 송출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 . 인터넷으로 영상을 수신하는 사

람들의 자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으며, 현재 수

신 자격이 있는 부모라 하더라도 이들이 수신하는 영상이 자기 자녀 뿐 아니라 

한 보육실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의 영상이라는 점도 고려할 사항입니다. 이 

과정에서 영상을 캡쳐하거나 인터넷으로 배포한다면 다른 아동 및 그 부모의 의

사와 무관하게 이 영상은 유출된 것입니다. 

유출된 영상은 때로 평생을 씻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. 현재 

아동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CCTV 영상의 인터넷 송출에 대하여 동의하더라

도, 원칙적으로 그 영상의 정보주체는 아동입니다. 이 아동이 성장한 후에 자신

의 영상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

다. 심지어 얼마전에는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동의 사진을 수집하고 

성적 대상화해 온 인터넷 카페가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8. 인

터넷 송출을 매개하는 민간업체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

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9. 

8 “아이들 사진, 온라인에 무방비 노출…악용 가능성”, 한겨레 2014. 5. 19, 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rights/637830.html

9 http://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8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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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CCTV  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.

어린이집 CCTV가 촬영한 영상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

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 등 모든 처리는 

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.

특히 촬영된 영상기록은 원칙적으로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고 제3자에 제공하는

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.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따라

야 할 것입니다. 정보주체인 아동(또는 그 부모)의 의사에 반하여 언론에 제공

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.

6. CCTV  로는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 .

정부세종청사 윤빛어린이집 부모들은 최근 폐쇄회로(CC)TV 영상을 

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실시하지 않기로

결정했다. “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”는 이유에서였다. 

인천 어린이집 등 잇단 아동학대 사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뢰는 

굳건했다. 

- “아이 161명에 전담교사 22명… 우리 동네에도 이런 어린이집을”,

경향 2015. 1. 25.

서로 다른 어린이집에서 서로 다른 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

였다는 것은, 이 문제가 특정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

니다. 결국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특정 교사를 감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문

제가 아니라 보육현장을 지금과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의 체계적인 

실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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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는 단기적이고 저렴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사후대책일 뿐입니다. CCTV는

사건이 발생한 후에 부분적인 증거 능력을 발휘하지만,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

예방하지는 못합니다.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결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

방지하는 것입니다. 이는 부모들이 보육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

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

그런데 성급한   CCTV   도입은 보육 현장의 신뢰 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 ,   정보인권

침해와 갈등  ,   그리고 혼란을 증가시키며  ,  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 질 하락으로 

이어질 수 있습니다  .   부모와 보육교사가 서로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

관계 속에서는   인권   보육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10.

공공정책은 아동,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보육 공동체가 보육 현장의 신뢰와 책

임을 회복하도록 기여해야 합니다. 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육교

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모두 충분히 훈련받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도 

마련해야 합니다11.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보육현장 내에

서의 아동학대도 내부에서 견제하고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. CCTV 의무화가 

보육현장에 지속적인 갈등과 논란으로 이어져 자칫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

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 끝.

10 “당정 종합대책, 부모 불안 없앨까”, 연합뉴스 2015. 1. 16. 

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5/01/16/0200000000AKR2015011612240

0017.HTML?input=1195m ; “山으로 가고 있는 어린이집 CCTV 논란”, 노컷뉴스 2015. 

1. 21. 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4356943 ; “아이 161명에 전담교사 22명… 우

리 동네에도 이런 어린이집을”, 경향 2015. 1. 25, 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

artid=201501252231365&code=940601

11 하태욱·차상진, “폭력적 체벌 방지 CCTV만 달면 될까”, 

http://babytree.hani.co.kr/320771?_fr=mb2 ; ““CCTV가 대책?”…부모들 “정부 한심하

다””, 뉴시스 2015. 1. 26. 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

ar_id=NISX20150126_0013436809&cID=10201&pID=10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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